
정부, 석유제품 매점매석 집중단속
정유4사 생산․판매 의무 어겨도 처벌 … 할인판매 연착륙 위해

정부가 석유제품 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 거부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정유기업들이 생산·판매 의무를 어기면 처벌내용을 내세워 석유제품 가격 할인판매 종료에 따른 가격 연

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6월27일 장관 명의의 공고에서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석유

수급 특별단속반>을 즉각 투입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

치를 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지경부 고객만족센터(1577-0900), 석유산업과(02-2110-4889),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

당과, 대한석유협회(02-3775-0521), 한국유통협회(02-555-8322), 한국주유소협회(02-3477-6070), 한국일반판매

소협회(02-986-0911) 등이다.

특별단속반은 정유기업에 대해서는 지경부·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이 맡고, 대리점은 광역지자체·석유관

리원·소비자시민모임이 나서며, 주유소는 기초지자체·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이 책임진다.

또 석유관리원은 7월 한달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지경부의

집중단속 분위기를 잡아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

로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기업이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생산 확대, 수출물량 조정, 지역별 석유제품 배정 등 수급 안

정을 위한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등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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